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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U, 농가보조금 축소 CAP 개정안 발표

1. WSJ(2011.11.13) 주요 내용

m EU 집행위원회는 재정 지출 축소를 위해,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

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CAP(Common Agricultural Policy)

개정안 초안을 지난 수요일 발표함.

-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보조금을 개별 농가당 연간 30만 유로 수준으

로 유지하여, 직접지불금에서 연간 25억 유로의 예산 감축을 제안함.

m 또한, 전체 직접지불금 중 1/3을 농업인이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

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함(녹색

직불금).

- 경작가능한 토지의 최소 7%는 ‘생태학적 부지’로서, 숲이나 완충대 등

으로 활용하고, 항상 3가지 이상의 작물을 심어 다양성을 확보해야

한다는 원칙을 도입함.

- 그러나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한다는

측면에서, 일부에서는 ‘7% 원칙이’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

비판도 있음.

m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EU의 농업보조금을 둘러싸고, 더 넓은 녹지를

확보할 수 있다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환경론자와

부유한 유럽인들과, 이러한 변화가 유럽의 식량자급 능력을 감소시킬

것이라는 소비자와 농업인들 간에 견해차가 매우 큼.

- 영국을 위시로 한 소수 국가들은 보조금 축소를 지지하며, 프랑스,

폴란드 등 농업이 발달한 국가는 보조금 확대를 주장함.

- 개도국들은 EU의 보조금 감축이 농업인들을 빈곤하게 만들 것이라며

이번 CAP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냄.

m 한편, 유럽 내 이익단체들은 현재 대규모 농업경영체가 지나치게 많은

농업보조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함.

- 현재 상위 25%의 대규모 농업경영체에게 전체 보조금의 74%가

지급됨.

m 이번 개정안은 2013년 이후부터 시행되는 CAP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,

EU는 제기되는 비판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임.

m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들은 개인의 농지 사용을 제한하고, 유럽

농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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